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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7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한 아파트란 새로운 공동주택은 당시의 노후 · 불량주택을 개량하 
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도시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량으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년이 경과한 80년대에 와서 건설당시의 부실공사와 자연적 노후화로 인한 시설 
의 닥후로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와함께 과도 
한 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은 도시의 주택부족난을 가중시켰고， 정부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층위주의 아파트를 대거 건설하였다. 그로 인해 도시내의 택지부족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 
면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차질을 빗게 되자， 정부는 기존의 불량주택재개발의 활성화와 동 
시에 민간자본의 신속한 투자유도가 가능한 재건축이라는 개발방식을 통하여 도시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재건축사업은 1987년 주촉법시행령 제3조 9항이 신설되면서 제도로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1988년 6월 주촉법시행령 제4조 2항과 제42조가 신설되면서 사업시행 
이 가능하게 되어. 96년 3월까지 서울에서만 6만 3천여 가구가 건설되고 있거나 완공되었다. 
재건축사업의 이면에는 정부와 건설업체， 가옥주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본격화된 사업이 
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즉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별 투자없이 도심이나 도심 가까운 지역 
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주택을 재건축함으로써 도시미관의 증진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율의 제 
고를 통해 도시주택공급이 가능하며， 건설업체는 도심의 택지확보를 위해 막대한 용지비를 투 
자하지 않고도 건설물량과 개발이윤을 확보할 수 있고， 가옥주 역시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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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넓은 신규주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재건축사업이 갖는 표면적 효과로 인해 
도심내 택지공급과 불량주택의 재정비 방법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에 적극적인 건설업체나 조합과는 달리 건축이나 도시계획， 환경 관련 전 
문가들은 현행 재건축사업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 우선 한강변이나 산중턱을 막아 선 일자형 
의 고층 재건축 아파트는 시민의 공적 자산을 독점한 것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저밀도 지구를 고층 · 고밀로 재건축하게 되면 인근의 도시계획 시설에 과부하를 주게 되어， 교 
통혼잡이 생기고 교육시설이나 상하수도시설 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이 
다. 더구나 20년만 되면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자원 낭비와 주택 관리와 건설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목소리 또한 크다. 외국에서는 50년이 지나야 중고 주택으 
로 취급되는 데 반해， 우리 나라는 건축 후 6년에서 10년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내리다가 그 
뒤부터는 오르기 시작하여 15년째부터는 재건축 바람이 부는 것은 현행 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지난 몇 년간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 
릴 수 있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취지 때문에 고층 · 고밀도 아파트 신축을 허용해 왔 
으나， 최근에는 도시계획 상의 문제점과 주변 생활환경 보호를 이유로 점차 기준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 불량 확대의 수단으로 재건축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뀔 필요가 있다.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이나 도시 전체의 환경 수준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고， 재건축사업의 주변 지역이나 
도시 전체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환경과의 친화력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 
에서 재건축사업을 접끈할 필요가 커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사업에 공익성과 공공성 
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적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개 
발의 차원에서 재건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충족될 수 있는 제 
도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푼다. 이를 위해서 기존 재건축사업에 대해 법적， 사 
회 · 경제적 문제점과 도시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재건축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 현행 재건축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1 재건축 사업의 추진현황 및 전망 
1988년부터 1996년 3월까지 서울시의 재건축 사업은 총 534곳의 조합이 구성되어， 이 중 
약 48%인 2557ß의 조합이 사업승인을 받아 63. 6957}구를 건립중에 있거나 완공하였다.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대 수가 적고 용적율이 낮아 재건축의 경제성이 
가장 좋은 연립주택이 66%로 가장 많은 조합구성비를 접하고 있다. 특히 용적율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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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시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1996년 3월 31일 기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계 
기준연도 
기존 계획 기존 계획 기존 계획 기존 계획 
조합수세대수 세대수 조합수 세대수 세대수 조합수 세대수 세대T A 조합수 세대수 세대수 
90 세대수 1 110 583 7 372 412 2 450 499 10 932 1,494 
년 백분율 2,8 5,2 3.9 4.1 3.6 1. 5 3.9 3.7 2,2 3.9 3.5 2.1 
91 세대수 1 60 146 3 183 1. 152 5 1. 725 2,642 9 1. 968 3,940 
년 백분율 2.8 1. 6 0.9 1. 8 1. 8 4.3 9.8 14.3 11.7 3.5 7,5 6.2 
92 세대수 2 501 2,030 10 703 1. 814 4 678 1. 416 16 1‘ 882 5,260 
년 백분율 5.7 13.1 13.8 5.9 6.9 6.8 7.8 5.6 6.3 6.2 7.2 8.3 
93 세대수 7 573 1. 660 26 1. 718 4.299 11 1. 607 3,115 44 3,898 9,074 
년 백분율 20.2 14.9 11. 3 15.4 16.8 16.2 21. 5 13.3 13.8 17.3 14.9 14.2 
94 세대수 11 1. 069 5,056 37 1. 689 4,543 7 1. 457 3,119 55 4,215 12,718 
년 백분율 31. 2 27.9 34.4 21. 8 16.5 17.1 13.7 12.1 13.8 21. 5 34.8 20 
95 세대수 10 1. 061 4,512 72 4,664 12.048 19 5,632 10.674 101 11 ,35727 ,234 
년 백분율 28.3 27.8 30.7 42.6 45.6 45 .4 37.3 46.7 47.5 39.6 43.5 42.8 
96 세대수 3 453 1,508 14 888 2,334 3 494 1. 018 20 1. 835 4,860 
년 백분율 9 9.5 5.0 8.4 8.7 8.8 5.9 4.1 4.5 7.8 7 7.6 
계 세대수 35 3,827 14,693 169 10,21726 ,519 51 12 ,043 22 ,483 255 26 ,08763 ,695 
* 자료· 서울시 주택기획과， ‘서울시 재건축추진현황’ 사업계획승인 인가조합을 기준으로 재작성 , 
250%에서 400%로 크게 완화된 1993년 이후부터 2. 3층규모의 연립주택 재건축이 크게 활성 
화되어 현재까지 가장 많은 수의 재건축이 이루어져 왔다. (표 1 참조) 
재건축의 용적율이 크게 완화된 93년 이후 전체의 86%에 달하는 220건의 사업승인이 이루 
어 졌으며‘ 계획된 가구수도 전체의 83%인 53.000 세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당시까지는 재 
건축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용적율 100% 내외의 저층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에 의한 용적율이 
400%까지 완화되면서 연립주택과 함께 재건축 대상으로 크게 각광을 받게 되었다. 또한 용적 
율이 완화된 이후 본격적인 재건축 승인 신청이 이루어진 94. 95년에 현재까지 재건축의 60% 
이상이 이루어져 , 향후 재건축에 의한 주택공급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 참조) 
재건축 계획규모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평균 236세대， 연립주택은 60세대， 단독주택은 109 
세대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 기존 세대수에 대한 계획 세대수의 비율， 즉 세대 증가효과는 
평균 244%로서 단독주택 (384%) . 연립주택 (259%) . 아파트(18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국 세대수의 증가비율은 재건축 이전 조합의 용적율과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재건축사업에 
의한 연도별 주택수 증가를 살펴보면. 1994년이 3.02배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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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재건축주택의 증가비율 
90년 이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3월 계 
조합수 10 9 16 44 55 101 20 255 
A. 기존세대 수 932 1. 968 1,882 3,898 4,215 11 ,357 1. 835 26 ,087 
B. 계획세대 수 1. 494 3,940 5,260 9,074 12,718 27 ,234 4,860 63 ,695 
C. 증가세대 수(B-A) 562 1. 972 3,378 5,176 8,503 15 ,877 3,025 37 ,608 
D. 세대수증가비율(B/A) 1. 60 2.00 2.79 2.33 3.02 2.40 2.64 2.44 
* 자료 서울시 주택기획과， ‘서울시 재건축추진현황’ 사업계획승인 인가조합을 기준으로 재작성， 
〈표 3) 주택유형별 세대수 증가비율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계 
A 조합수 35 169 51 255 
B 기존세대 수 3,827 10 ,217 12 ,043 26.087 
C. 계획세대 수 14,693 26 ,519 22 ,483 63 ,695 
D. 증가세대 수(C-B) 10 ,866 16 ,302 10,440 37 ,608 
E. 세대수증가비율(C/B) 3.84 2.59 1. 87 2.44 
F. 조합당 기존세대 수(B/A) 109.3 60.4 236.1 102.3 
G. 조합당 계획세대 수(C/A) 419.8 156.9 440.8 249.7 
H. 조합당 증가세대 수 (G-F) 310.5 96.5 204.7 147.4 
* 자료 서울시 주택기획과， ‘서울시 재건축추진현황’ 사업계획승인 인가조합을 기준으로 재작성 , 
이는 1993년 이후 용적율 완화의 효과가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저층연립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된 결과라 하겠다(표 2 참조) 또한 재건축에 의한 주택유형별 세대 
수 증가비율은 기존 용적율이 가장 낮은 단독주택이 3.84배로 가장 우세하고， 그 다음으로 연 
립주택 2.59배， 아파트 1. 57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참조) . 
재건축에 의한 층수의 변화는 아파트의 경우 5층 이하의 아파트가 대부분 18~2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로 건축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건설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 
고， 동시에 각 대지별 건축 가능한 최대층수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초 주택준공시기부터 재건축 조합결성시기까지의 20년을 주택경과년수의 기준으로 볼 때 , 
1996년 3월 현재 아파트 29.3% , 연립주택 47.5% , 단독주택 23.2%로 나타나며， 대상주택 
중 10~15년된 연립주택 구성비가 가장 높은 것은 것은 1980년을 전후한 중동건설붐으로 인 
해 기능공들이 해외로 진출함에 따라 국내 기술인력 부족으로 야기된 부실시공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과년수 10년 미만의 주택은 1986년 홍수피해시 수해를 입은 주택이며， 단독 
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랜 것은 대부분 1960년대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조치로 재건축 
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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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재건축아파트의 경과년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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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41 70 23 총계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이제까지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던 성북구， 노원 
구 등과 공장이전 적지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나대지가 발생하게 된 구로구， 영등포구 등의 지 
초기의 난개발로 인해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는 강동 수립되면서 70년대에 개발계획이 역， 
구， 양천구 퉁이 가장 많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및 일반 조합주택사 또한 재건축과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량주택지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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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관련사업 추진현황별 특성의 비교 
구분 재개발 재건축 
지구수(지구) 80 171 
지구당 대지면적(평) 15.970 4.221 
평균용적률(%) 338 392 
조합원/기존 세대 수(%) 206.1 100.5 
세대당 건축연면적(평) 34.4 40.0 









* 자료· 한국주택협회， 주택사업지정업체 추진사업자료 
* 출처: 조주현(1994년， “도시불량주택 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시문제연구회 정책세미나자료) 
p.20에서 재인용 






19942)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신규대상1) 
누진계 
69.697 46.758 24.770 29.703 58.031 87.637 72.988 
69.697 116.455 141. 225 170.928 228.959 316.596 389.584 
주 1) 건설후 20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재건축대상주택으로 계산 
2)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를 포함한 공급초기부터 1974년 건설분까지의 합계 
자료: 장성수， 윤혜정. 1995. “분배적 정의”개념에서 본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건축， 제 39권 3호. p.34 
에서 재인용. 
업과 재건축사업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재건축의 세대수증가 비율과 용적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이 특징이며， 세대당 규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에 의한 도심내 
주택공급의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건설수법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실정이 
다. (표 6 참조) 
건설한지 20년이 지난 아파트를 재건축 대상으로 보고 재건축 사업의 잠재력을 추정해 보면 
다음 〈표 7)과 같이 나타난다. 1994년까지의 누계가 7만호에 이르고 있는데， 향후 점점 더 많 
은 양의 재건축사업이 예상되며. 1999년 이후에는 1994년까지의 누계보다 더 많은 양이 한 
해 사업대상이 될 것이며 . 2000년까지의 누계는 약 40만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현행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1)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의 변화 
@재건축제도의 완화 
재건축제도는 1987년 도입 당시에는 구조적S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준공후 20년이 
경과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거나， 주변환경에 비해 현저하게 효용이 낮게 이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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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택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4조 2항)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은 오히려 억제하는 기능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재건축 허용 요건은 1993년 3월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이 허용되는 등 크게 완화되었 
다. 즉 동법 시행령 4조 2항에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미관이 불량하거나 난방방식이 노후하 
고 불량시공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그러나 20년이라는 재건축 내구연한은 일부 부실시공된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구조수 
명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이러한 재건축 내구연한 규정은 공동주택이 20년 정도 
만 살 집이라는 인식을 낳게 되어， 시공이나 관리가 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재고주택의 가 
격 또한 20년 경과시 재건축될 것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20년 내구연한 제한이 제도적 실효성을 잃게 되면서 재건축되는 주택의 평균수명은 훨씬 더 
단축되었고， 주택의 조기감실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졌다. 
이러한 재건축대상 주택의 완화 이외에도 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의 완화와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해 주는 등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법규의 개정이 계속적 
으로 이루어져왔다.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에 대해서 살펴보면. 1994년 12월까지는 재건축사업에서 전체 건설 
호수의 75%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지어야 하고.40% 이상은 18평 이하로 건설해 
야 했다. 따라서 대규모 아파트는 수익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건설부는 
중대형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1994년 12월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지 
침을 개정하면서 25.7평을 넘는 중대형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조합원 수만큼 기존 평수의 
1. 5배 또는 최고 규제 평형까지 늘렬 수 있게 하고， 잔여분에 한해서만 25.7평 이하로 지어 
일반분양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당초보다 주택규모를 줄여야 했던 중대형 아파트 
들도 개발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고 결과적으로는 재건축사업이 중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다. 
전국의 아파트에 대해 일률적으로 25.7평 이하를 75% 이상으로 하되， 그 중 18평 이하를 
전체의 40% 이상 건설하도록 한 의무규정내용 중 18평 이하를 시장， 군수의 재량에 따라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18평 이하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30%로 낮 
추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후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미분양 사태에 따른 건설업체 수지 
악화흘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완화되어. 1995년 미분양 해소대책의 하나로 건설업체의 소 
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의 완화 혹은 폐지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정부는 이 
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1996년 1월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을 개정하였다. 이 
에따라 주택보급률이 90% 이상인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7개 시 · 도 
는 18평 이하 건설 의무비율이 없어졌으며 , 보급률이 80-90%인 광주， 충북， 경남은 의무비율 
이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주택보급률이 80% 이하인 부산과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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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9항 주택조합의 정의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대한 필요사항 
44조 주택조합의 설립 
2조1항 공동주택의 범위 주택의 건설과 콩급에 대한 필요사항 
주택건설촉진법 4조 2 노후불량주택의 범위 국민주택기금운용， 공동주택건설종합 
시행령 31조 사업승인 대상 계획 , 노후불량아파트의 진단과 사업 
42조 노후불량주택의 진단기관 등 승인 대상 노후불량아파트의 진단기 
관등 
채건축 주촉법시행규칙 32조 2 노후불량주택의 진단기관 
1장 단지안 시설등에 대한 총칙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주택건설기준 
2장 시설의 배치 등 법규 및 지침사항으로써 주택단지의 
등에 관한 규정 
3장 주택의 구조및 설비 공간 및 설비 · 구조의 구체적 기준과 
4장. 5장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택설비 및 자재의 기준과 적용 
6장. 7장 주요구조부용주택자재 
주택건설기준규칙 구조 및 설비관련 내용 
유지관리 주택건설촉진법 
38조 공동주택의 관리 아파트와 단지의 기본체계를 유지하 
39조 주택관리엽 주택관리의무 면서 현상유지를 통한 세부시설의 기 
능보전을 위한 법 
공동주택관리령 아파트내부 구조 · 설비의 개선과 관련된 법규 
는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주 
택보급률이 낮아 18평 이하 의무비율을 현행 40%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결국 재건축 시 
18평 이하 주택건설의 의무비율은 일반 주택건설 때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과 같아졌다 
서울시도 재건축에 대한 주택건설규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중대형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적용되는 ‘1. 5배형’ 의 경우 최대규모는 현행과 같이 짓도록 하고 잔여주택에 대해서 18평 
이하를 50% 이상 짓도록 되어 있던 것을 40%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최근들어 서울시는 그 
동안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34.8평으로 훨씬 엄격하게 제한하여 왔던 재건축 아파트 최대규모 
규정을 폐지하여 재건축시에도 일반아파트 신축때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이 최대 90평 
(297m2 )까지 늘려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파정에서 조합원 수 이상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분양하 
게 되는데， 이 경우 조합원들은 종전 대지지분 중 일반분양 아파트 지분만큼을 신규분양자에게 
양도하게 된다. 그 동안 이 양도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S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정 
할 때 환지처분계획을 미리 제출하면 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는 관리처분계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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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사업을 단지계획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의 조세형평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재건축사업에서도 실시되었다. 
그 밖에도 분양시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각종 심의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사전결정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절차의 간소화도 이루어졌다. 사전결정제도는 입지심의 , 토목심의 등을 일 
괄심의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건설시에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간소화된 것을 말한다. 또 1995 
년 6월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조합을 비롯한 조합주택에 대해서 분양시기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 
여 일반인들도 조합원들과 똑같이 착공과 동시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무자격 
조합원의 반납분을 일괄적으로 분양하기 위해 일반분양 시기를 착공 때까지로 미뤘으나 주택 
전산망 구축으로 조합원 자격을 빨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분양시기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이처럼 재건축에 대한 규정들은 1993년 이후 재건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해오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하였고， 이 
에 따라 재건축사업도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다. 
@ 아파트 관련 건축법규의 완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건축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재건 
축사업의 수익성을 결정적으로 높인 것은 다름 아닌 건축법의 변화였다 
1987년 재건축사업이 제도화된 이후 1988년 주택건설 200만호 계획이 추진되면서 건축법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도 큰 영향을 받았다. 1988년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이 400%로 완화된 것을 비롯하여 용도지역지구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하지만 당시까지 
현실적으로 400%에 달하는 용적률을 활용할 정도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1992 
년 이후부터(표 9 참조) 최소 인동간격이 0.8H로 완화되면서 초고층 아파트의 건설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에 따라 1992년 이후 재건축사업을 통해 용적률 300%가 넘는 고밀도 개발과 초 
고층 아파트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서울시의 경우도 주거지역을 비롯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강북 250%. 강남 300%이던 용적률이 1990년 이후 300%. 400%. 이어서 1~3종으로 














자료: 안건혁， “한국 대도시권 주거지 개발밀도 추。l와 주거환경계획상의 과제생활의 질~주택 21~ . 
대한주택공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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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내용 변화 
구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976. 5 강북: 70%. 강남: 80% 강북: 250%. 강남: 300% 강북 450%. 강남 500% 
1990. 6 80% 300% 500% 
1990.11 80% 300%(주거용건물: 400%) 500% 
1993. 4 100% 1종: 200% 600%(주거면적이 연면적의 
2종: 300% 1/3인 복합건축물‘ 700%) 
3종 400% 
자료 서울시 건축지도과 
〈표 11) 서울시의 아파트 관련 건축조례의 변화 
구분 건폐율 용적률 인통간격 
1979. 3 5층이하: 20% 180% 1. 25H 
6층이상: 18% 
1985.10 5층이하 30% 250% 1. 0H 
6층이상 25% 
1990. 4 30% 300% 1. 0H (1 6층이상 탑상형은 0.8Hl 
1990.11 60% 400% 
자료， 서울시 주택기획과 
나누어 200~400%로 변화되었으며， 현재 전용주거지역은 100%. 준주거지역은 600%의 용적 
률 제한을 받고 있다(표 10 참조). 
아파트 건설에 관한 각종 규제도 완화되어. 1985년까지 25~30%이던 아파트의 건폐율은 
1990년 들어 60%까지 완화되었고 용적률 상한도 250%에서 300%. 400%로 높아졌다. 인 
동간격도 탑상형의 경우 최고 0.8H까지 완화되면서 실제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11) 이와 같은 건축법의 완화로 인해 재건축을 통해서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 법체계상의 문제와 법적용의 획일성 
현행 재건축사업은 주택공급의 양적 확대를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불량 
주택 재개발사업과 유사하고， 사업방식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2 참 
조). 그러나 재개발이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도시계획사업인 반면 재건축은 민간사업으로 진행 
되고 있어， 재개발에 비해 사업추진이 간단하다. 
재건축으로 인한 영향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단지내부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도 많은 영향 
을 주고 있으며 , 도시 전반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과 무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급격한 용적률 및 거주세대수의 증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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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인프라시설에 대한 확충 의무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은 재건축 대상지의 지역적 특수성과 주변여건에 대한 
고려가 전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대상지역이 도심이든 도시외곽부이든 관계없이 
용적률 400%. 건폐율 60%를 전제로 개발되고 있다. 
(2) 민간주도하의 이윤동기가 우선되는 재건축 
현실적으로 재건축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와 재건축 조합원에게 가장 큰 경제적 결정요소는 
분양면적의 증가와 주택호수의 추가건설에 따른 증가지분， 고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분배 
이다. 결국 현행 재건축은 정부의 관심이나 규제가 없는 가운데 주민과 건설업체의 경제적 이 
해관계에 의존하여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거환경의 개선보다는 조합원의 의견수렴 
이 용이하고 많은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노후불량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건물의 훼손이나 일부 멸실규정과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에 따른 물리적 시설물의 노후， 건물의 경과년수와 수익에 근거를 둔 경제 
적 노후도 그리고 재해위험 구역이라는 외부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사회적 노후도와 도시미관， 
토지이용， 난방방식 등 기능상의 노후도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구조에 
의한 주택연한이 50년이 훨씬 넘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20년은 물리적 
수명이 아닌 경제적 수명을 우선한 가치판단에 의해 주택의 노후도가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가격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신축 후 6년이 지나면서 10년까지 떨어지는 추세를 보 
이다가， 재건축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15년 정도를 고비로 다시 상승하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재건축대상건물은 물리적 수명과 관계없이 재건축이 예상되는 건축년수가 15년 정 
도된 아파트가 주요한 투자대상이 되게 되었다. 
@ 토지지분윷 근거한 개발이익의 분배 
재건축에 의해 얻어지는 개발이익은 건설업체와 주민에게 분배되는데 우선， 건설업체는 택 
지비 부담없이 기존 주민에 대한 무이자 이주비용대출 정도로 도심의 택지를 확보할 수 있으 
며. 100% 내외의 낮은 용적률을 갖는 사업지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주택 미분양에 따 
른 부담없이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옥주의 토지지분 감소 
의 뱃가로 재건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이 또는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넓고 새로운 아파트를 소 
유할 수 있게 된다. 즉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가 가옥주들에게 돌아감으로써 주민부담 
이 크게 경감되는 것이다. 또한 입주후 많은 전매차익을 남기고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기 때문 
에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재건축에 참여하게 된다. 
개발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는 지가， 기존용적률과 계획용적률과의 차이에 따른 
공급가능규모， 그리고 주택경기와 택지과부족 등의 주택시장환경 등이다. 재건축으로 발생되 
는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체와의 계약 이전에 토지가를 상 
승시킴으로써 채건축에 의한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또한 토지지분을 기준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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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별주택 철거 후 신축 비교 
구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별주택의 
철거후신축 
정의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기존 노후불량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 20호 이하의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 주택을 철거한 어 있거나 공공시설이 불 개별주택을 
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후 그 대지 위 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철거후 신축 
의해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 에 새로운 주택 지역으로 주택의 건설. 건 하는행위 
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 을건설하는것 축물개량， 공공시설정비， 
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 소득원의 개발 등을 하는 
대되는사업 사업 
모..，처 -, 재개발사업 촉진， 도시의 건전한 저소득층 주민의 복리증 
발전， 공공의 복리증진 진，도시환경개선 
근거법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 건축법 
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사업성격 가옥주 중심의 도시계획사업 가옥주 중심의 관 주도의 도시계획사업 가옥주의 민 
민간개발사업 간개발사업 
기본계획 도시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작성 관계규정 없음 관계규정 없음 관계규정 없음 
사업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 가옥주 재건축 시장 등의 시행， 현지개량 가옥주 
시행자 립한 재개발조합， 지방자치단체， 조합 일부 사업은 주민이 시행 
공사， 제3개발자 가능 
지구지정 구역지정 필요， 지구분할 가능 지구지정 필요 불필요 불필요 
조합원 가옥주 계층 이질적(허가주택， 무 가옥주 계층 동 가옥주， 세입자 모두 포함 가옥주 단독 
구성 허가주택 , 나대지 소유자 등) 질적 혹은집단 
가수용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 필요， 이주비 도시재개발법 준용 불필요 
시설 발구역 또는 그 인접지에 임시수 지급 
용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 불가 
공공사업 관계규정 없음 사업시 시행자의 공공시설 
의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 
진， 이 경우 국가가 소요 
경비의 일부 보조 
기금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치 관계규정 없음 관계규정 없음 관계규정 없음 
조성 단체장은 일정 이상 재개발기금을 
매년 적립 
지원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 없음 재개발비용의 일부를 국고 없음 
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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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계속 
구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별주택의 
철거후신축 
업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 또는 자할수있음 
융자알선할 수 있음 
세업자 지침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당사자간의 임 주민의 범위에 세입자 포 당사자간의 
대책 세입자용 영구임대주택 건립계획 대차계약사항 함(4조 2항) 임대차계약사 
(업무지침 24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명 항 
주거대책비(공공사업에 따른 손실 문화 
보상준용) 
주민동의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 건물소유자 80% 이상 동 당해 지역내 토지건물소유 단독수행 
의 2/3 이상의 동의 의 받아야 조합 자 2/3 이상의 동의， 세입 100% 동의해 
결성 인가 자 1/2 이상의 동의 (단， 야 공동사업 
80% 동의 받 세입자용 주택건설 불가능 가능 
아야 사업시행 하거나 토지건물 소유자수 
인가 의 1/2 미만일 때는 생략) 
주민참여 재개발사업계획 공고 · 공람 및 지 계획의 수립， 변경시 주민 가옥주에 의 
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심 의견 청취， 반영 해 계획 
의회 심의 
안전진단 불필요 필수 불필요 불필요 
주택공급 토지소유자 우선， 잔여분 일반분 토지소유자우 지역내 거주민 토지소유자 
양 선， 잔여분 일 
바」부ι 야 。
국민주택 80% 이상(세입자용 임대주택 포 75% 이상(중 공동주택 방식은 전량 
건럽 함) 대형주택에 대 60m2 이하 
해서는 일부 완 
화) 
이익의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용적률과 계획용적률의 차이가 많을수록 세대수와 분양 
면적이 증가되며 그에 따라 분배되는 개발이익은 커지게 된다.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고 수요가 
많아지면 분양성이 높아지게 되며， 택지의 부족은 기존 택지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저밀 
택지의 개발잠재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재건축의 활성화 요인이 되고 있다 
@ 고층화와 건설비 - 개발이익분배의 왜곡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에 있어 고층화될수록 직접공사비는 감소하고，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경비와 토지비에 대한 이자부담 등의 부대비는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택지구입비용 
이 들지 않는 재건축의 경우， 가옥주에게 지급된 이주비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부담 등 
을 감안하더라도 부대비의 증가요인이 적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신축에 비해 사업의 경제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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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작아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재건축사업에 의한 실질적인 개발이익의 배분이 분양면적기준으로 건설비를 
계산하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반면， 실사용 가능면적인 전용면적이 보다 중요한 
가옥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것이다. 즉 초고층화에 따라 가옥주의 개발이익은 감소하고 
그만큼 건설업체에 전가됨으로써 개발이익배분이 왜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3) 도시적 차원에서의 재건축사업 문제점 
@ 주택의 총량적 감실과 중 · 저소득층 주택재고의 감소 
재건축은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면철거후 건축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갖는 주택공급효과의 이변에는 다량의 기존 주택 감실을 수반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인 
한 주택감실은 세대수당 증가 비율의 역비율로서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감실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 대도시 지역에서는 신규주택 공급량의 거의 30%(1988.6.3 한겨레신 
문)에 해당하는 재고주택이 감실되었으며， 감실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사용가치가 충분히 남아있는 주택 
의 감실이 많이 이루어 진다는데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양호한 주택의 철거문제는 일부 재건축 진단 판정이 단지내 몇몇 개 주동의 불량판정에 
의해 전체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승인되고 있는 판정방법에 의해서도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전면철거는 자원의 낭비， 과도한 건축쓰레기의 발생문제등 다양한 도시문 
제를 낳고 었다. 특히 주택의 철거로 인해 발생되는 쓰레기 (일본 건축가협회자료에 의하면 33 
평의 주택을 철거하는데 약 40t , 다시 짓는데 10t의 건축폐기물이 발생하여 총 50t의 폐기물 
이 발생하며 이는 일본 평균 가정 쓰레기 발생량의 34년 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1994.5.26 
한국일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 
의 경제성만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보다 큰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주택의 경우를 보면 
70년대 초반에 13.7%에 불과하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90년도에는 54.1%까지 증가하였고， 
무주택서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18평이하 규모는 70년에 89.7%에서 90년도에는 32.7%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주택건설규모를 신규아파트 평균규모로 볼 때 70년대에는 20평정도 였으나， 
90년대에는 30평 이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표 13. 참고) 
재건축주택의 규모는 현재 규모별 구성비의 제한을 받고 있으나， 대체로 15~20평 내외의 
조합원 주택은 30~40평 내외의 규모로 재건축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20~30평 규모의 국 
민주택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대체로 기존 가옥주들은 가능한 한 중 · 대규모주택으로 재건축 
을 원하고 있어， 결과적￡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의 재고가 상대적￡로 감소하여 중 · 고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시장 여건은 향상되는 반면 저소득층의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環境論흉흉 第三十四卷(1996)78 
〈표 13) 공동주택의 규모별 현황 


























































자료 건설교통부， ‘92년 아파트주거환경조사’ . 1993 
@ 도시의 과밀 · 획일화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인한 체증 초래 
재건축에 의한 밀도증가는 약 2.5배 내외의 세대수의 증가와 약 2배 정도의 단위주택규모의 
증가에 의한 용적률의 증가로 나타난다. 재건축유형별로 살펴볼 때 기존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100~150%에서 350~400% 수준으로， 연립주택의 경우 기존용적률 75~100%에서 30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용적률의 증가는 도시의 과밀개발을 유도하게 됨에 따 
라 도시의 획일성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재건축은 사업특성상 중 · 저층 저밀도 주거지역으로서 지가가 높은 도시내에 집중 입지 
할 될 수 밖에 없으므로， 현재 도시내의 중·저층의 주거지역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고밀의 초 
고층아파트 단지로 변화될 수 밖에 없다. 이 결과 도시전체의 물리적 환경은 매우 획일화， 표 
준화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도시활력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기반시설 측면에서 보면，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 
문에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으며， 급격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도시적 차원의 관 
리 및 규제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시 
설의 추가설치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이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될 경우 해당지 
역 및 주변지역의 거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원할하게 공급되지 못하거나 지방정부가 추가 
로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또한 도로 및 교통시설 역시 교통영향평 
가를 인접단지를 포함한 전지역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해당 재건축사업지역에 국한됨으로 인 
해 교통량의 증가와 도로의 필요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대상부지가 
기존의 간선시설과 접하는 경우 도로의 확장 및 신설에 대한 비용부담도 거의 없는 편이다. 
또한 도시미관측면에서 현재까지 개발이 등한시 되었던 구릉지나 한강변 지역의 연립， 단독 
주택들이 재건축되면서 도시경관에 커다란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대한의 이익을 전제 
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각 단위세대별 변화가 없어 동일한 입 
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획일적인 초고층의 판상형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으며， 이는 도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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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릉지에 위치한 재건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구릉지형 재건축의 경우 대상지로의 별도 
접근로를 개설하고 있지 않아 주변지역의 교통혼잡과 심각한 주차장문제를 야기시키고 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단지의 경관을 대상으로 한 경관심의제도는 기존의 상위 법체계에서 허용 
한 사항을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관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심사숙고하여 개개의 건축 
계획을 유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물리적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재건축 주민의 집단적 이주의 문제도 심각한 도 
시 ·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공사기간중의 가욱주의 임시거주를 위해 대규모의 일시적 
인 주택수요가 발생하게 되며， 재건축지역 주변의 주택가격과 임대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저소 
득층을 더욱 압박함은 물론 도시과밀화를 조장하는 파급효과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4) 단지 및 단위주호 차원에서의 재건축사업 문제점 
@ 저층 공동주택단지의 잇점 상실과 획일적이며 형식적인 단지내 외부공간 처리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또는 저층아파트로 이루어진 주거지역에 재건축을 통해 20~25층이 
상의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물리적 특성상 비교적 동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지역이 이 
질화되어 경관， 과밀， 기반시설부족 등의 도시적인 문제가 나타남과 함께 단지내의 단위 건물 
이 초고층화되면서 개발밀도의 극대화를 위해 판상형의 주동형태를 띠면서 일조부족， 녹지감 
소， 소방， 통풍 등과 같은 주거환경의 악화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거환경적 문 
제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주거면적의 확대라는 현실적인 반대급부에 가려져 아직까지 
는 크게 문제제기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단독주택 혹은 저밀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와 같은 지역 특성 
을 선호하여 그 주거지를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재건축을 통해 고층화， 초고층화할 경우 
원래의 주거지 특성을 상실케되고 원주민의 주거만족도를 저하시킬수 있으며 재건축이 강행될 
경우 소수의 반대자는 타 지역으로의 이주가 불가피하다. 
또한 시설설치기준(주택건설기준 관한 규정 제46조 내지 제 55조)에 의해 배치되는 시설들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노인정， 운동시설 등)도 양적인 규제에 따라 배치되기 때문에 놀이 
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적당하지 못한 건물의 후면부나 모서리부분에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 
다. 법규상 요구되는 조경면적(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 29조， 주택단지에는 부지의 3/10) 
은 대부분 주거동 주변이나 후미진 곳에 조성되어 있어 외부공간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시설 및 옥외공간의 배치는 획일적인 건폐율， 시설면적， 조 
경면적의 규제에 기인하며 건축심의에 의해 규제 또는 조정되는 배치에 대한 내용도 대부분 형 
식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단일 주동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 고밀 개발에 따른 초고층화와 건물규모의 대형화 
재건축사업의 물리적인 변화는 밀도증가에 따른 초고층 환경으로의 변화와 주동수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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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용적률과 세대수 증가로 나타나는 밀도증가는 개발경제성과 관련됨 
으로서 재건축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며， 따라서 현재 재건축아파트들의 일반적인 양상 
이며， 고밀화의 가장 손쉬운 방법인 초고층아파트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초고층아파트로 인해 다양한 입면이나 인간적인 외부환경조성이 불가능해지고 획일적 
이며 표준화된 주거공간이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초고층아파트 거주로 인해 생활안전상의 불안심리나 피난/소방문제， 고소병리현상， 범죄발생증 
가 뿐만 아니라 생리적으로 취약한 노유자나 아동의 경우， 단위주호의 식별성 저하와 엘리베이 
터 사용불안 등에 따른 외출부족으로 자립도의 저하는 물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으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의 건설은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또 다 
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단위주동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증가되므로 결국 주동 
의 크기가 대규모화 됨으로써 단지의 다양성과 생활활력을 잃어 버리고 말았다. 
@ 공동주택관리상의 문제 
현재 공동주택관리제도는 주택의 규모에서는 3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이밖에 엘리베이터 
가 설치된 고층의 중앙난방식 대규모단지는 의무관리규정이 적용되며.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단지는 임의관리대상으로 정해져 었다(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 임의 관리대상 단지는 
장기수선계획수립 및 수선충당금 적립의무가 없으며. 20호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는 공동 
주택관리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개보수의 의무가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연립주택이나 소규 
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주택의 조기노후화와 조기감실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의 주체로 지정(공동주 
택관리령 제3조)되어 있으나 각자간의 역할분담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관 
리의무를 준수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되어 결국 효과적인 공동주택의 보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전문지식이 없으며， 영주거주의식이 없는 입주자대표회 
의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인 주택의 개보수문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외의 사용에 대해 도지사 등의 허가(주택건설촉진법 제 38조 2항)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이 노후화되었거나 기능적으로 낙후된 경우 조기감실을 막기위한 개축 
이나 증축 등의 행위에 대해 거주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공동주택관리령 제6 
조) 허가절차가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다. 
@ 전용면적 기준의 실질적인 단위주호 증가 
각 입지별 토지가격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재건축사례를 분석해 볼 때， 대체로 가옥주의 주택 
규모 증가비율은 도섬입지의 아파트의 경우 1. 5~2.3배， 외곽지역 연립의 경우 1. 4~ 1. 6배로 
나타나고 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단순평가는 주택규모의 증가분에 대해 실제보다 과장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즉 재건축으로 인한 전체 세대수증가(아파트의 경우 1. 84배， 연립주택의 경우 2.31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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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 
규모 
2세대이상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승강기 혹은 300세대 이상 또는 숭강기， 중앙집중식 
20세대 미만 중앙집중 난방이 설치되지 않는 곳) 난방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관리령 
관련법 민볍 
임의관리대상으로 의무사항이 적음 의무관리대상으로 의무사항이 많음 
개보수의무 없음 
특별수션충당금적립 빛 특별수션충담금 적립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의무 없음 창기수선계획수립의무 있음 
〈표 15) 주동유형별 공유면적비(전용면적 15-25평 기준， 지하층/공공시설제외) 
구분 5층 10층 15층 20층 25층 비고 
복도형 29 27 29 28 6호 이상 연립 
타워형 26 24 26 24 3-4호 연립 
계단형 11 20 19 2호 연립 
* 자료‘ 쌍용건설초고층 아파트의 계획에 관한 연구J. 1986년 86p와 주택공사「단지계획기술지침J. 
1990. 표준주동자료， 재건축사례의 비교분석 
〈표 16) 재건축에 의한 공유면적비의 변화와 세부구성 
공용부문의 구성 
구분 공유면적비 비고 
지하층，주차장 피로티 동내부 놀이터 
11% 
5증 。 19% 기존 
O 。 34% 
30% 
20층 
。(-) -(0) 31% 





。(-) (0) 29% 
。 。 30% 
재건축 
。 33% 
른 어린이 놀이터 등의 법정부대복리시설의 면적 증가와 초고층화로 인해 대폭적으로 늘어나 
는 공용면적의 증가는 결국 분양면적의 대규모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재건축에 의한 초고층 
아파트의 대부분이 법정주차장확보(1대/150m2)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건설함에 따라 분양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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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8평에서 많게는 12평 정도의 공용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대부분이 저층연립 또는 5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계단이외 
의 공유면적부분이 최소화되어 있어 기존 공유면적비는 11%(5층아파트 기준)내외 수준이지 
만， 지하주차장만을 갖는 25층 아파트로 재건축될 경우 계획공유면적비는 33%로 상승하여 , 
1. 22배의 면적 감소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면적비의 상승을 고려한 
다면， 아파트의 경우 1. 5-2.3배가 1. 23- 1. 89배로， 외곽지 연립의 경우 1. 4- 1. 6배가 1. 15 
-1. 31배로 그 배율이 대폭 축소된 결과로 나타나 실제 재건축에 의한 기존주택규모의 확충효 
과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lll. 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 
1 선행연구의 분석과 개선방향 
본 연구는 그간의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각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 
는 개선방안에 대해 요약 · 정리해보면 현행 재건축사업을 보는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주택공급 효과， 주거수준 향상， 주거안정성 제고，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이 재건축 
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 성과에 비해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훨씬 
더 신중히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 
현행 재건축사업이 대개 용적률 350-400%로 사업이 이뤄지는 데 대해， 대부분의 연구들은 
현행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도시계획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밀도 
규제를 통해 이를 통제하고 바람직한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재건축사업의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고， 안전진단 
의 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공신력있는 안전진단 기관에게만 안전진단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해 
야 됨을 지적하고 있으며， 소형주택의 비율이 최소한 현행 수준은 유지되어야 하는 점에도 공 
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세입자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대책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그 대안으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재건축사업에서 꽁꽁의 적절한 역할은 도시개발의 방향을 정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나 개발 
밀도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특히 수익성이 떨어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않 
는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상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유도방안이 필요한데， 현재 민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건 
축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지구단위 개발수법 (PUD)의 도입， 시 
설부담금제의 실시 등을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시켜야 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표 17) 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기대효과 문제점 개선방안 
배순석 ·택지 공급 ·주택감실의 증가 · 재건축의 제한방식 및 허용범위의 융통성부여 
(1993) 9-끼겨 'TτZ하 。사 · 고의적인 관리 소흘가능성 · 공동주택의 관리의무 강화 
·주거안정성 제고 ·도시기반시설의 체증 · 단독주택 재건축의 제도적 지원 
·도시토지이용구조개선 ·기존지역특성 파괴 ·소규모주택건설촉진 
· 소규모 주택재고의 감소 ·도시기반시설 확충 
· 도시물리적 환경의 단조성 초래 · 새로운 개발기법(예: PUD) 도입 
임상돈 · 재건축 결의에 대한 소유자 · 관련법의 통일된 기준마련 
(1993) 동의비율의 관련법간 불일치 · 노후불량주택의 평가기준정립 
· 용적률 높은 단지의 재건축 곤란 · 일정기간이상 거주자에게 분양권부여 
· 재건축대상에 대한 객관성 결여 · 소형주택으로의 재건축시 세제상의 경감조치 
• 임차가구의 문제 · 교통， 환경영향평가의 도입 
· 노후화가 다른 경우 부분적 재건축수행기준 마련 
· 대규모단지 재건축시 분할개발방안검토 
천현숙 ·노후불량의 객관적 판단기준 · 노후불량주택 기준 명확화 
(1 994) · 외부효과 통제의 공공성 부족 · 주택기능 개선방법의 다각화 
· 경제성 없는 구역의 재건축 곤란 ·공동주택의 관리강화 
·부동산투기 ·재원확보 및 금융지원 
• 저소득층 주택재고의 감소 · 단독주택지구의 선별적 허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화유도 
· 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부여 
전상영 ·주거안정성 ·주택감실과자원낭비 · 관련법규의 정비 및 보완 
(1994) ·주거수준향상과 ·관리소홀과 투기조장 ·안전진단제도의 개선 
도시슬럼예방 · 고밀도재건축으로 인한 외부효과 ·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주택공급의 확대 ·공동주택관리의무의 강화 • 안전위험주택의 문제와 재건축허용기준정립 



































〈표 17) 계속 
연구자 기대효과 문제점 개선방안 
· 재건축절차의 정비 및 승인조건 최소화 
·세입자대책 
· 채건축업무대행전문업체 육성과 공기업의 참여 
배순석 ·채고주택 감실촉진 · 외부효과에 따른 시설부담금 부과 
(1995) · 고의적인 주택관리 소흘 · 장기적으로는 도시 전반의 재정비계획 수립 
· 도시기반시설 체증 초래 · 소규모 재건축 지양하고 블록별 재건축 유도 
· 기존 주거지역 특성 파괴 · 도시구조상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상세계획 수립 
· 도시물리적 환경의 저급화 .PUD 등 다양한 개발기법 도입 
· 저소득층용 주택재고 감소 · 공동주택 관리의무 강화 
권영덕 ·과도한고층고밀개발 · 적정밀도계획 및 도시경관계획 수립 
(1995) ·파도한 평형설정 · 지역별로 공공시설에 대한 세대별 비용부담 
· 주변지역과 연계성 부족 · 주변지 역과 친화적 개발 유도 
·개발이익의 사유화 · 주변지역과 일체적 정비를 위한 구역 설정 
양재섭 · 도시계회적 차원에서의 대응결여 ·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규제와 유도방안 모색 
(1994) · 재건축대상주택의 허용기준 모호 · 개발영향부담금 또는 시설부담금제도의 도입 
· 개발이익 환수 및 외부비용부담 · 노후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유지 방안 
· 공동주택관리의 소홀과 
주택개발에 대한 지원 미비 
· 주택투기 조장과 주택가격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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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 재개발제도와 통합하여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며 , 차제에 주택법과 같 
은 기본법으로 종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현행 재건축사업은 토지난을 겪고 있는 대도시에 주택공급을 늘린 효과는 있지만， 민간이 경 
제적 수익성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을 철거‘ 고층고밀로 개발함으로써 주택자원의 조기멸실과 
도시계획적으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노후불량한 주택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도시계획적인 규제와 장려가 가능한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 주택건설촉진법에 근 
거한 재건축을 사업내용이 유사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과 통합해서 실시 
함으로써 도시계획적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대단위 단지의 경우 주변영향을 감안하여 상 
세계획을 시행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재개발 지구지정， 안전진단， 공공단체의 참여방안， 조 
합의 설립과 운영 빛 결의와 함께 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등과 같은 기존의 재건축사업을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재개발 관련법규를 검토하도록 하며 또한 기존 재건축사업중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하게될 재건축 규모 기준과 상세계획 대상규모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 
2. 재건축의 제도개선방안 
(1) 지구지정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대상을 ‘노후 ·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 
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 
기 곤란한 지역’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되 
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 
업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이 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주택건설 
촉진법시행령 제4조의 2 제 1항)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표 18 참조) . 
따라서 기존의 재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역지정기준을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 
석할 경우， 재개발법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재건축 대상의 지구지정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단독주택지역내에서 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 
개발구역 지정 시 당해 재개발구역은 물론 그 주변의 불량주택지역도 재개발구역에 포함시켜 
함께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안전진단 및 주거환경의 평가 
현행 재건축사업은 대부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사업대상지구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전도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는 
자의적일 소지가 많다. 특히 각 평가요소간에 가중치에 대한 사항이나 또 시행령에서와 같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보수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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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재건축 관련법 구역지정기준 비교 
법 
재건축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 
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이상 주택건설촉진법 제 3조의 
“재건축조합”의 정의) 
주택재개발사업 
1.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 
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 
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 
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 
는지역 
2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 
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 
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 
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지역 
3.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 
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 
건에 해당되는 지역 
(이상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 1 
항) 
주거환경개선사업 
1.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2.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 
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구역으로서 인구의 과도한 
밀집등의 사유로 주택개량재 
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 
거나 심히 곤란한 지역으로 
서 일정비율이상의 주민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4 철거민을 수용한 지역 기타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 
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그 개선이 시급 
한지역 
(이상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 
경개선을위 한임시조치법 제4 
조 1항) 
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 법 제4조제 1항제4호의 “기타 대 1 1. 법 제4조제 1항제 1호 또는 제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 l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 
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 당되는 지역 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의 
2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 1 1.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공 l 노후불량건축물의 총수가 그 
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 | 공시설용지를 제외한다)의 21 지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분 
여 과다한 수선 · 유지비나 의 1 이상일 것 
시 l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 
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 
도지 구안에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최저한도 
2. 법 제4조제 1항제3호의 규정 
에 의한 재개발구역(도시재 
개발볍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된 경우에는 그 분할된 
지구)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 
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 
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이 각각 재 
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행 1 3.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 
령 | 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 
황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 | 의 높이에 미달되는 지역 
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 1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 
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 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 
4. 삭제 | 역 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 
5. 도시미관.토지이용도 · 난방 | 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업 
방식 · 구조적 결함 또는 부 1 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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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계속 
재건축사업 
실시공등으로 인하여 채건축 
이 불가피하다고 관할 시 
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 
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 
다)이 인정하는 주택 
(이상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4조의 2 제 1항) 
제2조제 1항제 1호 및 제2호의 주 
택외의 주택(단독주택 등)으 
로서 시장등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노 
후 · 불량한 주택으로 본다. 
(이상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4조의 2 제2항) 
주택재개발사업 
업 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3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 
한 순환용주택 을 건설 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 





3. 법 제4조 제 1항 제4호의 규 
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에는 철거민이 50세대이상 
수용된 지역이거나 인구밀도 
가 1천제곱미터당 300인 이 
상인 지역일 것 
(이상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 
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 
령 제4조 1항) 
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즉， 붕괴위험과 같은 심각한 구조안전상의 위해가 아 
닌 이상， 향후 수선비용과 철거 후 신축에 따른 소요비용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 필요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공동주택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진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 개별 주택 
의 노후 · 불량정도를 판정한 뒤，@ 각 주택들이 밀집된 일단의 지역을 재개발사업으로 정비해 
야 될 필요성을 판정하는 기존의 단독주택지역의 판정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공동주 
택단지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여부를 판정할 때는 개별 주택 단위가 아니라， 1개 동 
단위로 노후·불량도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존 안전진단평가를 포함하여 주거환경 전반에 걸친 ‘주거환경평가’제도를 제안하고자 한 
다. 즉 ‘주거환경평가’ 는 단순히 건축물의 구조적 노후 · 불량여부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 
단의 단지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방식(전면 철거， 부분 철 
거， 전면 개수， 부분 개수 등)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주택의 구조， 환경， 위생 등을 판단 
할 수 있는 전문가 외에도 경제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회계사， 변호사 등의 의견도 동시에 수 
렴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들의 경우 재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을 정하고， 사업방식을 결정 
할 때 사회， 인류학자들까지 참여하여 공동체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장 효과적이면서 안정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었다 
@ 노후 · 불량주택의 판정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판정은 경과년수， 구조적 안전 뿐만 아니라 환경， 위생측면에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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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 · 불량주택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각 평가요소를 객관 
화시킬 수 있는 점수제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아직 국내의 선행 연구수준에서는 각 평가요소를 
점수화하고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를 접수제화하기 위해서는 
노후 · 불량주택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와 사회 ·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노후 · 불량주택 판정기준을 점수제화하여 각 평가요소 평점의 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 불량주택으로 판정하고 있다(표19 참조) . 
@ 노후 · 불량지역의 판정 
재개발사업은 일정 구역전체가 노후 · 불량하거나 개별 주택들이 노후 · 불량하지 않더라도 
도로나 생활편익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의 수준， 지역의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구역 지정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크게 일정구역 안에서 노후 · 불량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지역내 대지규모 및 형상이나 가로망의 체계 및 가로폭， 토사유실이나 수 
해， 화재 등과 같은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가요소에 대 
해 개별불량주택에 대한 판정기준과 마찬가지로 점수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현단 
계의 전반적인 연구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본격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건축의 주요대상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개별 주택단위의 판정이 아 
니라 1개 동 단위의 판정이 중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역단위의 노후 • 불량도 /판 
정을 통해 1개 혹은 수개 동 단위의 부분적 재건축이나 지역단위 전체의 재건축여부를 판정하 
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전체 단지 중 몇개 동이 노후 · 불량할 경우 지역전체를 재개발구역으 
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하는 판단은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몇개 동만이 노 
후 · 불량하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과정상의 문제나 사업 후 주변지역과의 조화， 도시계획측면 
의 고려 등으로 인해 단지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 
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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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J-표 &- 평점기준 
펴。처디 최고 
평점 
기초 ·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인 기초가 자갈인 것 10 
· 구조내력상 중용한 부분인 기초가 없는 것 20 
기퉁 ·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언 기풍의 최소두께가 7.5cm 미만인 것 20 
구조 
외벽 또는 · 외벽의 구조가 조악한 것 또는 각 주택의 경계벽이 주택의 독립성을 25 50 
일반 
경계벽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구조가 아닌 것 
마루 · 중요 거실의 마루높이가 45cm 미만이거나 중요한 거실의 마루가 없는 10 
것 
천정 · 중요한 거실의 천정 높이가 210cm 미만 또는 중요한 거실의 천정이 10 
없는것 
개구부 · 중요한 거실의 채광을 위해 필요한 개구부가 없는 것 10 
마루 · 마루의 가로 들보가 내려 앉은 것 10 
· 마루의 가로 들보가 몹시 내려 앉거나 마루가 경사진 것 15 . 
구조 기초 · 기퉁이 경사지거나， 토대 또는 기퉁이 노후부패되고 파손된 것등 대수 25 
의 토대 리를 필요로 하는 것 
노후 기둥또는 · 기초에 부동침하가 있는 것， 기퉁의 경사가 심한 것， 들보가 썩었거나 50 
-"ζ「 t」= 들보 파손된 것， 
파손 · 토대 또는 다수의 기퉁이 노후부패 또는 파손된 것 등 큰 수리를 필요 
의 로하는것 
정도 · 기초， 토대， 기둥， 들보의 노후， 부패， 파손 또는 변형이 심해 붕괴위 100 
험이 있는것 
100 
외벽 또는 · 외벽 또는 각 주택의 경계벽 마감재가 벗겨지거나 노후부패， 파손에 15 
경계벽 의해 기초가 노출된 것 
· 외벽 또는 각 주택의 경계벽 마감재가 벗겨지거나 노후 부패 또는 파 25 
손에 의해 매우 노출된 것 또는 벽체를 관통하는 구멍이 생긴 것 
지붕 , 지붕재의 일부가 벗겨졌거나 또는 어긋나서 비가 새는 것 15 
· 지붕채가 심하게 벗겨진 것， 처마， 서까래 등이 썩은 것 또는 처마가 25 
늘어진 것 
· 지붕이 심하게 변형된 것 50 
외벽 ·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이 있는 것 10 
방화 · 연소우려가 있는 외벽의 수가 3 이상인 것 20 
피난 방화벽 · 방화상 필요한 방화벽， 각 주택의 경계벽， 이격벽 등이 불비하기 때문 10 
상 경계벽 에 방화상지장이 있는것 
구조 
· 방화상 필요한 방화벽， 각 주택의 경계벽， 이격벽 퉁이 현저히 불비하 20 50 
기 때문에 방화상 위험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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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영점기준 평점 최고 
평점 
지붕 ·지붕이 가연성 재료로 된 것 10 
복도 · 복도， 계단 등 피난에 필요한 시설이 불비되어 피난상 지장이 있는 것 10 
계단 · 복도， 계단 등 피난에 필요한 시설이 현저히 불비되어 펴난상 위험이 20 
있는것 
전기 중요한거실 · 중요한 거실에 전등이 없는 것 20 
설비 30 
공용 · 공용주택의 공용부분에 전등이 없는 것 10 
급수 위치 · 수도 또는 우물이 주택내에 없는 것 10 
설비 급수원 · 우물을 직접 이용하는 것 15 
수도 · 빗물 등을 직접 이용하는 것 30 30 
· 수도를 공용으로 이용하는 것 10 
· 수도를 10호 이상 공용으로 이용하는 것 20 
배수 오수 ‘ 오수의 배수단말이 하수통으로 된 것 10 
설비 우수 · 오수의 배수설비가 없는 것 20 30 
·빗물통이 없는 것 10 
부엌 %lf- · 부엌이 없거나 임시로 설치된 것 30 
설비 · 부엌내에 수도가 없거나 설거지대에 배수접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것 10 
사용 · 부엌내에 수도가 없고 설거지대에 배수접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것 20 30 
· 부엌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10 
· 부엌을 10호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20 
변소 유무 · 변소가 주택내에 없거나 임시로 설치된 것 30 
위치 · 변소가 주택내에 없는 것 10 
형식 · 변소가 개량변소인 것 5 
30 
사용 · 변소가 개량변조 이외의 수세변조인 것 10 
· 변소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10 
· 변소를 10호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20 
@ 공동주택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앞서 제시한 노후 · 불량주택 내지는 노후 · 불량지역의 판정에서 안전 항목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보다 세심한 평가가 요구되며， 특히 현행 재건축 
제도에서는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이 제 
도를 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별도의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안전진단에 있어서 현행 방식은 보완되어야 한다. 먼저 안전진단 기관이 현행 제도와 
같이 1개 기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수의 기관이 시행하는데 그 중 1개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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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공익법인)이 맡도록 함으로써 안전진단의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구조， 설비， 단지환경 등에 대한 적절한 가중치 부여와 종합적인 판단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을 구조적으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설비 등의 노후화로 인 
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의 각 평가요소를 객관적으로 설 
정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설비는 대개 10년이 넘어서면 노후화 정도가 심해지고， 20년 이 
상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전체 건축비용 가운데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설비의 노후화 때문에 전체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은 나머지 80%에 해당하 
는 건축부문에 투여된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현행 공동주택에 안전진단이 주로 토목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안전진단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을 적용함으로써， 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 
라서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기준은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주거환경평가 요소는 개별 동 
에 대한 노후 · 불량의 판정과 단지규모， 혹은 지역규모의 노후 · 불량 판정 그리고 주변의 생활 
환경 평가가 종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별 통과 지역단위의 노후 · 불량도 평가과정에서 구조 
안전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예상될 때는 정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종합적인 
주거환경평가는 @ 개별적 요인，@ 지역적 요인，@ 환경적 요인 및 @ 개별적 · 지역적 안전 
요인을 보완해서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표 20 참조). 
(3) 공공참여의 확대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기존의 주택소유자가 설립한 재건축조합만이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 
는데， 이는 재건축사업의 본질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내 집을 내가 다시 짓 
는”식의 집단적인 건축행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를 
재건축조합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가 기존 주택소유자의 이윤추구 
동기와 사업수행능력에 의하여 좌우되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인정되지 아니 
하고 채건축조합이 사업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무리 재건축이 시급한 실 
정이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을 추진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 또한 기존의 주택소유자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건축사업을 전적으로 주택소유자 
에게 맡기는 것은 소수의 재건축브로커가 농간을 부리거나 시공회사가 주택소유자를 제껴놓고 
실속을 챙길 수 있는 토양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서 각종 비리가 
심각하고 주민들이 추진과정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워져서， 사업의 진행을 공공이 대행해 주 
기를 바라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외 
에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 지방공사 둥이 시행자가 될 수 있어， 위와 같은 문제가 상당 
히 해소 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이 펼요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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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 구조적 안전 및 노후도 
@ 설비의 노후화 및 결휩상태 
@난방방식 
@ 건물의 가격과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위험요소 
@기타사항 
@재해위험 여부 
@ 개별적 요인에 의한 불량주택의 비율 
@ 재건축에 따른 토지이용도 및 경제성 판단 
@도시미관 
@ 주변지역 토지이용 상황과의 부적합성 
@구역면적의 적정성 
@기타사항 
@ 소음， 진동， 분진， 악취 등의 생활환경침해 요인 
@ 위해업소 등의 주거기능 침해요소 
@채광， 환기불량 
@배수， 하수처리 상태 
@ 분뇨，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상태 
@기타사항 
개별적， 지역적 요인에서 발견된 안전위해 요소에 대한 정밀한 판단 
지지 못하는 지역이나 재해의 위험 등 사업의 수행이 특히 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공공이 직 
접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공명한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의 업 
무추진행정을 공공이 대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재건축조합의 설립과 운영 및 재건축결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나 사회적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 재건축사업에서 이러한 문 
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복잡한 사업절차 때문에 일반인들은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고 소수에 의 
해 사업이 추진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즉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인 
기존 주택의 소유자들 대부분이 전혀 사업 시행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택건 
설촉진법에서는 재건축조합의 운영을 전적으로 조합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 결과 재건축 
조합의 임원들이 재건축조합이 운영을 전횡할 수 있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재건축사업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재개발조합의 설립 · 운영과 임원의 
자격， 임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이 
라 판단된다. 또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동주택 재건축을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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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역시 재개발사업에 관한 시행인가를 신청하기전에 미리 재건축결의를 거쳐야한다. 그러 
나 재개발조합의 경우에는 설립이나 절차와 사업시행인가절차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재건축사 
업을 위한 재개발조합의 난립이 우려된다. 따라서 설립인가 이전에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기반시설의 확충 
재건축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의 원인은 용적률의 증대 뿐만 아니라 급격한 세대수의 증가 
에 었으며 , 이는 당해 주택단지는 물론 그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개발구역지정시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거나 구역의 규모에 따라 상세계획을 시행하도록 함 
으로써 세대수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계획이 포함되면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사업으로 인 
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재개발 및 상세계획시행 규모기준 
주택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비록 개 
인 소유의 주택이라하더라도 그것의 사용 및 개발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경우에는 밀도， 경관， 
교통 및 환경영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같은 측면에서 현재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도시적 규제가 요망된다， 
이같은 전제에서 재건축사업이 재개발사업에 통합되면， 재개발기본계획을 통해 밀도， 층고 
등을 비롯하여 기반시설 공급의 문제까지 보다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행 볍규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은 충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 
에서 그대로 실시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재개발구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의 파급효과가 주변지역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 
라고 판단되는 재개발사업(일정규모 이상의 기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층수·규모별 비율 등에 대한 제어가 가능한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자세한 사업내용 
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되는 재건축사업 규모기준 
재건축 사업을 재개발 사업에 통합하고 이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재개발 
을 상세계획수립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재건축사업을 재개발법의 의거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려면 재건축대상이 되는 공동주택단지 
의 규모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만한 규모가 되어야 하며， 이 규모에 미달되는 공동주택단지는 
현재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 
개량 재개발에 의한 재건축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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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주 세대수， 대상지의 규모，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단지내 시설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재개발 
법에 의한 개발과 재건축에 의한 개발로‘ 구분하고자 한다. 기준설정을 위해 기존 재건축의 추 
세로 보아 1차적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서울시내 5층 이하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 
재 재건축사업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사업이 완료된 조합， 서울시 주택개량 재 
개발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규모 및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도록 하였다 
CD 서울시 5층이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우선적 대상이 되는 서울시내의 5층 이하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단지별 세 
대수를 기준으로 하위 10%에 있는 단지의 최대규모는 약 70세대 정도이며 , 하위 20%의 경우 
약 95세대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70세대 정도의 규모는 기존 연립주택 재건축의 약 70%정 
도를 차지하며 . 95세대의 규모는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향후 연립주 
택의 재건축은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기존 세대수와 대지규모을 감안하여 서울시 5 
층 이하 아파트의 하위 10%의 평균치인 5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설정할 수 있다. 
@ 서울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시행된 주택개량 재개발 사례에 나타난 사업규모 중 하위 10%와 20%의 평균세 
대수와 대지규모는 각각 68세대. 4.700m2 ( 1， 420평)와 73세대. 9. 000m2(2. 730평)로 나타나 
고 있다. 이를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보면， 면적기준(총 개중 면 
적규모를 알 수 있는 135개)으로는 하위 25%를 제외한 75% 정도와 재건축이 가장 활성화된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기준으로는 하위 1707~를 제외한 약 30% 정도가 재개발 사례기준치 이 
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재개발사업단위의 규모는 비교적 재건축사업이나 기존 주택단지보다 크며， 그 
경계가 도로나 하천， 행정단위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필지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경계가 분명함에 따라 개발에 따른 주변 영향이 재건축에 비해 덜한 점을 감안할 때， 
약 7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설정할 수 있다 
@ 현재까지 진행된 재건축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추세에 따르면 기존 세대수의 약 3배 정도가 건설되는 점 
을 고려하여 재건축사업이후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공동관리가 300세대 이상의 규모가 될 
10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00세대 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울시 5층 이하 아파트의 총 6607~의 단지 중 약 60%에 해당하는 400여개의 단지가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이 가장 활발한 소규모 연립주택단지의 경우， 재개발에 대 
해서는 전혀 규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재건축사업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50세대 ~70세 
































〈표 2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내 부대복리 시설 기준 
시설/호수 20 50 100 1.000 I 2.000 I 2.500 비고 
노인정 100세대 이상05m2). 300세대 이상50m2 
100세대 이하인근300M 내에 
어린이놀이터 시군지역은 면적이 200m2 이상일 때 (매세대당 0.7m2) 
공원， 놀이터 있을 때 예외 
유치원 1. 000세대 이상의 경우 부지 확보 
국민학교 근런주구에 1개 
중·고퉁학교 。
동사무소， 파출소， 
3.000세대 이상 500m2 이상의 대지확보 
우체국 
운동장 300m2의 배구， 농구장(500세대 이상은 200세대마다 50m2 더한크기) 
주민 정구장· 수영장， 정구장설치 (단지의 1/2 이상이 전용면적 60m2 이하일 때 
운동 수영장 핸드볼， 농구， 배구장으로 대체) 
시설 
축구. 야구장 2.000세대 넘는1. 000세대마다 정구장1면추가 
청소년수련관 3.000m2 이상대지 확보 
관리소 매세대당 0.05m2 더한것 . 면적이 100m2 이상이면100m2으로 한다. 
공중변소 500세대 이상일 때 남녀구분 
조경 300-500세대 1개소. 500이상 500세대마다 1개소(공동주택면적의 1/3조경) 
지하주차장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면적의 3/10을 지하주차장 설치(전용면적 85m2 이상은 5/10) 
가스저장소 가스저장시설설치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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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 68.08 
2.72 70.8 
1. 36 72.18 
2.12 74.28 
3.18 77 .46 
3.78 81. 24 
1. 36 82.6 
5.3 87.9 
3.78 91. 6 
1. 97 93.65 
1. 51 95.16 
3.78 98.94 




























































































































































































































































































































100 661 100 249 100 96 합계 
그림 1 참조) . 
(2) 상세계획수립 단지규모 기준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층수 · 규모별 비율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게 되면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폐율 · 용적률 등에 대한 시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건축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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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이 대규모 주택단지인 경우에는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당해 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 
로 지정하여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를 일일이 측정하는 
것이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 · 정비라는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며 건폐율 · 용적률 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도시계획법 제 20조의 3 제2항에 재개발 
구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재개발구역이 자동적 
으로 상세계획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재개발하는 경우 당해 재개 
발구역을 반드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동주택단지의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는 @ 재개발이후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공동관리를 하여야 하는 30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과 @ 최소단 
위의 교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모인 1 ， 00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 상세계획수립으로 인한 효과를 생각할 때에는 300세 
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실제로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업무부담을 고려한다면 규모를 다소 상향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표21 ， 표22 ， 그림 1 참조) , 
N , 결 론 
그동안 재건축사업은 택지난을 겪고 있는 대도시에 주택공급을 늘린 효과는 있지만， 민간이 
경제적 수익성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을 무분별하게 철거하고 고층 · 고밀로 개발함으로써 주택 
자원의 조기멸실과 도시계획적으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양산해왔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현재 재건축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것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주택문제와 주택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즉 낡은 주택을 고쳐 짓는 일을 
우리는 ‘주택건설촉진’ 의 차원에서 인식함으로 인해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라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공간구조의 조정， 공공시설의 확보보다는 어떻게 하면 ‘큰’평수의 
주택을 ‘많이’ 지을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각을 주택공급의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의 
질이 우선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재건축을 새로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우선 재건축사업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현행 재건축 제도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재건축대상 선정의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기준설정과 도시계획적인 규제와 장려가 가능한 제도로의 전환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재건축사업의 제도개선 측면에서 크게 3가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은 그 취지와 시행 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법규를 검토해 볼때 본 
질적드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며，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지 
구지정 및 조합의 설립과 결의등 사업진행을 위한 법규상에서도 별다른 차이점이 없이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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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나 기반시설등 도시적 악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물론 현재의 재 
개발사업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미비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개 
량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은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고，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재건 
축보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 모두 도시계획사 
업으로 규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진단 평가와 
관련하여 단순히 건축물의 구조적 노후·불량 여부만을 판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주택의 노 
후 · 불량정도를 판정한 뒤 각 주택과 공동주택들이 밀집된 일단의 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주 
거환경평7F 를 제안하였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수의 기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되어 실시될 대상규모 선정을 위해 
향후 재건축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5층이하의 아파트와 재건축사업의 사례를 기존 
재개발사업규모와 비교하였다. 이 결과 서울시내의 5층이하 아파트의 약 90%와 현재 재건축이 
가장 활발한 연립주택의 약 40%에 해당하는 50세대를 재개발사업의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현 
재의 모든 재건축대상 주택을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세대수나 대지규모등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고. 50세대 이상 
의 단지는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재건축으로 인한 도시문제의 최소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재개발지구지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기본계획 
은 충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염을 감안 
하여， 기존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대해 상세계획의 도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개발법의 기존 체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과 재건축사업의 진행속 
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법률개정을 전제로 재건축사업이 기존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전 
환되기 위한 범위에 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기본방향이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한 통 
제를 강화하여 재건축사업이 도시정비의 틀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법적 효력과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관계 행정기관， 건설업체 등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집약하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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